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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명 원고・청구인 피고・피청구인 사안 원고대리인
게속

사건번호
제소항소상고일자
（소장 링크）

 소송결과
（판결 링크）

판결개요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1969나2792

1969 1970.6.17기각

대법원
1970다1376

1970.11.30기각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헌법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
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
여 발생한 보상청구권이 아님이 분명
하는데,청구권자금법은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한다는 원칙만을
밝히고,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
다고 해서 기각했다.
（그 후 청구권신고법・청구권보상법
이 제정되어,군정법령57호에 의한 강
제예금도 보상대상이 됐다.）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1969나3731

1969 1970.6.5기각

대법원
1970다1403 1970.12.22기각 K1사건과 같음

K3
청구권 관련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8.15이후 대일
민간청구권 취
득자

A는 중국 한구（漢口）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1945.8.하순에야 해방 소식을 듣고,사업자산을
같은 해 9.2부터 9.6까지 사이에 대만은행 한구
지점을 통하여 같은 은행 후쿠오카（福岡）지점
으로 송금했다.그러나 가튼 해 9월 말에 대만은
행은 연합국사령관의 명령으로 폐쇄되어 A는 송
금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A는 A의 대만
은행（그 후신으로 설립된 일본무역신용주식회
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다.청구인
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
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청구인의 채권도
더 이상 일본국이나 그 국민에 대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금법,청구권
신고법,청구권보상법이 보상대상을 1945.8.15.
이전에 생긴 채권에 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해
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박원순 외1인
헌법재판소
1994헌마108

1994.6.3
1996.10.4각하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기본권 침해
에 대한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 구성
후 180일 이내로 되어있는데,이 사건
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권３법이 정립
했을 때이고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이
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해서
각하했다.
단,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진정 입법
부작위이므로 ,청구 기간은 도과하지
않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
여야 한다는,3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K4
청구권 괸련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8.15이후 대일
민간청구권 취
득자

청구인은 중국 동북지방에 있던 일본국 소유 광
선에서 3년간 피땀흘려 모았던 일본국 화폐를
1945.8.21.에 해방된 사실도 모르는 채 안동（현
단동）소재의 일본국 소유 은행에서 고향으로 송
금했는데 그 직후 동 은행이 패쇄되어 돈을 인출
할 수 없게 되었다.청구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
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
었으므로,청구인의 채권도 더 이상 일본국이나
그 국민에 대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청구권자금법,청구권신고법,청구권보상법
이 보상대상을 1945.8.15. 이전에 생긴 채권에
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입법부작위 위헌확
인을청구했다.

이석연
헌법재판소
1994헌마204

1994.9.27 1996.10.31각하 위와 같음

K5
피징용 부상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강제징용 부상
자

청구권보상법이 피징용 사망자에게 30만 원 보상
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규정하여 ,피징용 부상자
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김 용 균
헌법재판소
1995헌마161

1995.5.30 1996.11.28각하 위와 같음

K6
중재요청불이행 위헌 확인 헌법소
원

재일 한국인
피징용 전상자
유족

청구인들은 군무원으로 동원되어 부상한 재일 한
국인들인데,일본정부는 국적조항으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고,한국정부는 재일 한국인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타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조
치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처럼 양국정부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재일 한국인 피징용자의 보상청구
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타결된 것이지에 대해
양국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
고,한국정부에 양국간의 위와 같은 해석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회부를 해줄 것을 청원하였으
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이러한 공권력행사의 부
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최영도

임종인

김준곤

외 5인

헌법재판소
1998헌마206

1998.6.22 2000.3.30각하

정부는 한일 양국 모두로부터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 및 그 유족들로 하여
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
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함으로써 그들
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
정부에게 청구인들이 원하는 바와 같
이 중재회부라는 특정한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의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러한 공권력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우리나라 정부
가 중재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
다고 해서 각하했다.

K7
보상금지급 종결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대일민간청구권
소유자

청구인은 30년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일본의 보험
회사와 조선총독부 체신국장이 해방 이전에 발행
한 보험증권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1999년에
뒤늦게 알고,정부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
록 해달라고 진정하였으나,‘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금 지급 업무는 1977. 6. 30.자로 종결
되었고 보상 관련 법률도 1982. 12. 31.자로 폐
지되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
았고,업무 종결과 관련법 페지의 위헌 확인을 청
구했다.

헌법재판소
1999헌마396

1999.7.2 1999.7.23각하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기본권 침해
에 대한 청구 기간은 헌법재판소 구
성 후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해서 각하했다.

부산지법
2000가합7960

2000.5.1 2007.2.2기각

재판관할,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
성 등에 대해서는 원고측 주장을 인
정했지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2007나4288 2007.3.6 2009.2.3기각

일본소송의 판결을 승인하더라도 대
한민국의‘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고
해서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2009다22549 2009.3.16 2012.5.24환송

일본판결은 한국헌법의 근본이념에
반하고,시효원용은 신의칙에 위반하
고,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직결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는 적
용되지 않다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
기하여 원심에 환송했다.

부산고법
2012나4497

2012.06.14 2013.7.30인용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을 인용했다.

대법원
2013다67587

2013.08.20 계류중

K8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소송

K1 강제예입금 보상청구
군정법령에 의
한 강제예금자

대한민국

원고는 1946년에 미군정이 실시한 일본 엔 강제
예금（군정법령57호）으로 일본 엔을 예입했는
데,한일회담이 타결하여 1966년에 청구권자금법
이 제정되자,강제예금한 일본은행권은 대일민간
청구권에 해당한다고해서 국가에 보상을청구했
다.

K2 강제예입금보상청구（2차）
군정법령에 의
한 강제예금자

대한민국 K1사건과 같음.

미쓰비시중공업

징용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동에 종사한 원
고들이 일본에서 일본국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
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J41사건）,최고재판소 계류중에 미쓰
비시중공업에 대해 일본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청
구를 한국법원에 제소했다.

이충희 최봉태

김미경 장영석

김진국 하성협

배근열 임진식

정재성 김미경

장영석 장완익

전 미쓰비시 히
로시마 징용공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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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876&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7bpanre_bub_idx:대법원%7d&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20120524~20120524&d2=&d3=&d4=&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876&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7bpanre_bub_idx:대법원%7d&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20120524~20120524&d2=&d3=&d4=&


K9 유골 인도 청구 소송
피징용（군무
원）사망자 유
족 5명

대한민국
1948년2월 및 5월에 조선 과도정부 부산연락소,
임시정부 일본과에 송환된 유골 인도를 청구했
다.

김준곤

이충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서울지법
2000가합
88633

2000.11.28
2002.6.5기각
(확정)

피고가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
가 없다고 해서 기각.
소송 과정에서 일본에서 송환된 것은
유골이 아니라 위패라는 것이 판명했
기 때문에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
확정했다.

K10 유골 반환 부작위 헌법소원
피징용（군무
원）사망자 유
족 5명

K9사건 원고들이,일본에서 유골을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유족들에게 인도하지 않고,사망 사실 조
차 통지하지 않고 ,유골 인도를 청구한 후도 어
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한국정부의 부작위애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김준곤

이충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헌법재판소
2002헌마225

2002.4.1 2002.4.16각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
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 수단이
므로,민사 소송이 진행중인 이 사건
의 경우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했다.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2002.10.11

2004.2.13
일부인용

일반 청구권에 관한 문서에 대해 청
구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04누4682

2004.3.4
2005.1.11
항소취하

한국정부（노무현정부）는 항소를 취
하하여,관련 분서를 전면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민관공동
위원회를 개최하여,민관공동위원회견
해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
16473

2005.2.28 2008.04.03 기
각

서울고법
2008나49129

2008.04.24 2009.7.16기각

일본판결의 기판력,일본 제철과 신일
철의 법인격 동일성 부정,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
다.

대법원
2009다68620 2009.09.03 2012.5.24환송

일본판결은 한국헌법의 근본 이념에
반하여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음,시
효원용은 친의칙 위반,한일청구권협
정은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등을 이
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원심에
환송했다.

서울고법
2012나44947

2012.06.15 2013.7.10인용
원고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
용했다.

대법원
2013다61381

2013.08.09 2018.10.30인용

한일청구권협정은 재산관계 정산을
위한 조약에 지나지 않고 불법한 강
제징용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용.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도 협정이 적용되지
만 협정의 효과는 외교보호권 포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별개의
견, 협정에 의해 원고들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반
대의견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
42288
2007가합4013

2006.5.18 2007.8.17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
서 기각.단,"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피고로서는 ,적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징
용,임금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
들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서울고법
2007나
87872,87889 2007.09.21 2011.2.24기각

피고는 당시 적법한 수속으로 청구권
자금에서 투자를 받고 이미 상환했다
고 해서 기각. 단,"피고는 국가와 협
조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적 자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고 부언했다.피고 포스코는 이를
받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
에 의해 설립되는 강제 동원피해자
지원 재단에 100억 원 거출하겠다고
표명했다.

K14 전 "위안부" 헌법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4명

외교통상부장관

민관공동위원회견해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
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위외라고 정리되
었는데,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의 해석상의 분쟁
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
된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해결이나 중재수속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국정부
의 부작위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고 해서, 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차지훈  한택근

김진    심재환

장유식  원민경

김학웅  이민종

이석태  조영선

한경수  조재현

박주민  김강원

최봉태  이춘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주경태

임성우  권영규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2006.7.5 2011.8.30인용

헌법상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
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
고,한일청구권협정 3조의 수속에 따
라 일본과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
여,청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작위
의무가 있었는데,정부가 이 작위의무
를 해태했기 때문에,신청인들은 고령
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배상을 아직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대해,위
헌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정부의
보상 의무도 선언해야 한다는 1재판
관의 보충의견,청구권협정3조의 수속
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정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의견
이 있다.

K15 피폭자 헌법소원
원폭피폭자
2542명

외교통상부 장
관

민관공동위원회견해에서는,원폭피폭자 문제는 한
일청구권협정의 범위외라고 정리되었는데,한국정
부는 일본정부와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된 외교상의 경
로에 의한 해결이나 중재수속을 하려고 하지 않
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의
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해서, 부작
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헌법재판소
2008헌마648

2008.10.29 2011.8.30인용

헌법상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고,
한일청구권협정 3조의 수속에 따라
일본과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여,
청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작위의
무가 있었는데,정부가 이 작위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신청인들은 고령에
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배상을 아직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해
서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대해,위헌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정부의 보
상 의무도 선언해야 한다는 1재판관
의 보충의견,청구권협정3조의 수속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정부의 재량 사항
이라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43

2009.2.2 2009.10.23기각

서울고법
2009누36424

2009.11.26
2013.9.12기각
(확정)

징용으로  일본제철에서 노동에 종사한 원고들
이,일본에서 국가와 신일철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J53사건）,그 후
신일철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한국 법원
에 제소했다.

신일철주금

외교통상부장관

원고들은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등 문서 공개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에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원
고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정부 주장의 정당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문서를 통
해서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 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해서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
생자지원위원회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곽경화  하성협

  

한국정부는 2007.12."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
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며 군인 군
무원 징용공 등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미수금 1
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
다.원고는 1,656,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는데
지원금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위 액은 정당한 상  볼 수 없다

     

포스코

전 일본제철오
사카（大阪）・
야하타（八
幡）・카마이시
（釜石）제철소
징용공 4명

K13 포스코 소송
징용・징병 피
해자,유족 150
명

김진국

김강원

김준곤

이춘희

최봉태

송해익

박선아

장완익  김미경

김진국  박세경

오재창  좌진수

양태훈  이제영

지기룡  최봉태

신일철1차 소송

K11 한일회담 문서 공개소송

일본군 전"위안
부", 근로정신
대,군인・군무
원・노무자 등
강제동원 피해
자,원폭피폭자,
유족 등100명

K16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전 군무원 미수
금 피해자 유족

K12

피고는 그 설립을 위해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등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것을 방해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와 기술제휴.주식 상호
보유를 하고 있고,신일철주주로서 원고들의 법익
침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등 노력해야하는 헌법상,조리상의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다고 해서 원고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준곤  이춘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주경태  임성우

권영규  진상욱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500&seq=0&cname=%EA%B2%B0%EC%A0%95%EB%AC%B8&eventNo=2002%ED%97%8C%EB%A7%88225&pubFlag=2&eventNum=8544&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500&seq=0&cname=%EA%B2%B0%EC%A0%95%EB%AC%B8&eventNo=2002%ED%97%8C%EB%A7%88225&pubFlag=2&eventNum=8544&selectFont=normal&showHide=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8138&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7bpanre_bub_idx:서울행정법원%7d&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20040213~20040213&d2=&d3=&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8138&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7bpanre_bub_idx:서울행정법원%7d&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20040213~20040213&d2=&d3=&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8138&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7bpanre_bub_idx:서울행정법원%7d&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20040213~20040213&d2=&d3=&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1792&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7bpanre_bub_idx:대법원%7d&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20120524~20120524&d2=&d3=&d4=&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1792&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7bpanre_bub_idx:대법원%7d&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20120524~20120524&d2=&d3=&d4=&
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5707&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7bpanre_bub_idx:서울고등법원%7d&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20110224~20110224&d2=&d3=&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5707&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7bpanre_bub_idx:서울고등법원%7d&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20110224~20110224&d2=&d3=&d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6%ED%97%8C%EB%A7%88788&pubFlag=0&eventNum=17450&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6%ED%97%8C%EB%A7%88788&pubFlag=0&eventNum=17450&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8%ED%97%8C%EB%A7%88648&pubFlag=0&eventNum=25541&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8%ED%97%8C%EB%A7%88648&pubFlag=0&eventNum=25541&selectFont=normal&showHide=


　

　

　

　

곽경화  하성협

배근열  임진식

 
   

       
     

   
     

것이라면 위 금액은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고 해서 지급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36644

2009.9.4 2016.4.8기각 K19사건 합헌결정을 받아 기각했다.

K18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및국외강
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4
조 1항 （위로금2000 만원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강제동원 피해
자 （징용공）
유족

징용공으로 동원되어 일본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위로금을 피해자 1인당 2000 만원으로 규
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
자등지원에관한법률 4조 1항은 2000 만원을 넘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해서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이영덕
헌법재판소
2010헌마620

2010.10.5 2015.12.23각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및국외강제동
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
로금 지급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각하.

K19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환산조항
위헌제청 ・한일청구권협정등 헌
법소원

K16사건 원고
서울행정법원

K16사건 원고는 한국 국민의 일본국・일본국민에
대한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해결했
다고 하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3항, 지원금
수령시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동
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원법 시행령（대통령
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헌법제청신청을 했
다가 각하 되어 헌법 소원 청구를 했다.
K17사건 원고는"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
자등지원에관한법률 "5조1항（2000원 환산조항）
에 대해 워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위헌제청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여잉협

헌법재판소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09.11.12（소
원）
2010.7.1（제청）

2015.12.23각하 ・
기각

한일청구권협정은 당해 사건（K16사
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대통렬령은 헌법소원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지원법의 2000 원 환산조항에 대해서
는 환율이나 양국 물가 상승률에 의
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
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물가 상승률만을 보
아도 93000배로 되어있으므로 위헌이
라고 하는 3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
40403

2010.10.22 2011.1.27기각

서울고법
2011누10654

2011.2.24
2013.8.30기각
（확정）

K21
한일청구권협정 2조2호(a）,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법 재일한국인
제외조항 헌법소원

K20사건 원고

K20사건에서 원고는 1945.8.15.에서1965.6.22.까
지 일본에 거주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협정
에 의한 해결에서 제외한 한일청구권협정2조2호
(a） 및 같은 기간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람
을 위로금 급부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제청 신청을 했
다가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했
다.
（원고의 아버지는 재일한국인였기 때문에 한국
의지원법에 의한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
속인인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지급된 일본 조위금지급법의 적용도 받
을 수 없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여잉협

헌법재판소
2011헌바55 2011.3.17

2015.12.23각하・
합헌

한일청구권협정 2조2호(a）에 대새서
는 그 합헌・위헌이 당해 사건（K20
사건）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떄문에 헌법소원의 대상
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피해
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
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일본정부가
해야하고,2000년에 일본에서 조위금
이 지급된 것을 보아도, 이 조항이
일본 거주자를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
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헌결정
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
30772

2010.7.27
2011.6.10기각
（확정）

K23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국적조항
헌법소원

K22사건 원고

K22사건에서 원고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
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국
적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김수교

헌법재판소
2011헌바139 2011.7.18 2015.12.23합헌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위로금의 재원은 한
국 구민의 세금이며 예산에도 한도가
있으므로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제
외한 것은 입법재량으로서 합리적이
라고 해서 합헌결정을 했다.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의 고통도 한국
적 유족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25965

2012.8.3 2012.11.30기각

서울고법 2012.12.24
2016.4.21기각
(확정)

K25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국적조
항・사망시기한정조항 헌법소원

K24사건원고

K24사건에서 원고들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사망시기 한정 조항・국적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
장하여 헌법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
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완익

이유정

심재환

이상희

박용일

손영실

윤지영

헌법재판소
2013헌바11

2013.1.29 2015.12.23합헌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
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고,한소국교
수립 후는 생존자에 대한 영주 귀국
사업 등이 실시되어,위로금의 재원은
한국 구민의 세금이며 예산에도 한도
가 있으므로 ,지급 대상을
1990.9.30.까지 사망자에 한정하고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제외한 것은
입법 재량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헌결정을 했따.
사망시기 한정조항의 합헌판단은 전
원일치.국적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적
없는 유족의 고통도 한국적 유족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3재판
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대일항쟁기강제
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
생자등지원위원
회

대일항쟁기강제
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
생자등지원위원
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
자등지원에관한법률"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대상을, 1990.9.30.(한
소 국교 수립의 날) 까지 사망자 유족에 한정하
며,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제외하고 있다.원고
들 중 3명은 1990.9.30. 이후 사망자 유족이므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되고 5명은 한국 국적
없으므로 신청을 각하되었다.원고들은 이를 부당
하다고 해서 지급 기각・각하 처분 취소를 청구
했다.

K17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전 군인 미수금
피해자 유족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
생자지원위원회

한국정부는 2007.12."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
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며 군인 군
무원 징용공 등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미수금 1
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
다.원고는 270,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는데 지
원금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위 금액은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고 해서 지급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여잉협

장완익

이유정

심재환

이상희

박용일

손영실

윤지영

K24

K22
위로금 등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
소청구 소송

전 군인 실종자
유족（미국 국
적）

위로금 등 지급 기각・각하처분
취소 청구소송

사할린 강제동
원 피해자 유족
8명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
법률"은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
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도 이 국적조항을
승계하고 있다.원고는 군인으로서 중국에서 실종
한 희생자의 딸인데,일단 지급결정을 받은 후 원
고가 미국 국적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결정
이 취소되었다.원고는 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
구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여잉협

K20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취소 청
구소송

재일 한국인 강
제동원 피해자
유족

대일항쟁기강제
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
생자등지원위원
회

원고의 아버지는 군무원으로 남양제도에 동원되
어 ,오른 팔 절단,고막 파열 등의 장애를 입고,
전후 일본에 살다가 1996년 사망했다.한국에 사
는 원고는 유족으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는데,이 법률은 1945
에서 1965.6.22.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
람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
에 청구는 기각되었다.원고는 이 기각처분 취소
를 청구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10%ED%97%8C%EB%A7%88620&pubFlag=0&eventNum=30749&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9%ED%97%8C%EB%B0%94317&pubFlag=0&eventNum=27837&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9%ED%97%8C%EB%B0%94317&pubFlag=0&eventNum=27837&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09%ED%97%8C%EB%B0%94317&pubFlag=0&eventNum=27837&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11%ED%97%8C%EB%B0%9455&pubFlag=0&eventNum=31740&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11%ED%97%8C%EB%B0%9455&pubFlag=0&eventNum=31740&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11%ED%97%8C%EB%B0%9455&pubFlag=0&eventNum=31740&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11%ED%97%8C%EB%B0%94139&pubFlag=0&eventNum=32411&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11%ED%97%8C%EB%B0%94139&pubFlag=0&eventNum=32411&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13%ED%97%8C%EB%B0%9411&pubFlag=0&eventNum=36973&selectFont=normal&showHide=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rint.do?cId=010300&seq=0&cname=%ED%8C%90%EB%A1%80%EC%A7%91&eventNo=2013%ED%97%8C%EB%B0%9411&pubFlag=0&eventNum=36973&selectFont=normal&showHide=


광주지법
2012가합
10852

2012.10.24 2013.11.1인용

원고들이 동원 당시 국민학교 졸업
직후의 어린 여성였고 일본이 비준한
강제노동 금지 조약으로 절대적으로
강제노동을 금지된 대상였던 것을 강
조하며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 원
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광주고법
2013나5441

2013.12.10 2015.6.24인용

한국법원의 관할권,구 미쓰비시와 피
고의 동일성,일본판결의 기판력, 시
효・제척기간,청구권협정에 의한 청
구권 포기,한국정부의 위로금 지급에
의한 해결완료론 등 미쓰비시 측에
모든 주장을 물리치고 청구를 인용했
는데,위자료 액은 1심 보다 약간 감
액했다.

대법원
2015다45420

2015.7.30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
11596

2013.2.14 2014.10.30인용

미쓰비시・신일철사건（K8,K12사건）
대법원판결 및 나고야미쓰비시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K26사건）광주지법
판결의 논리를 답습하며  동원기간에
따라 피해자 1인당 １억 원 또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4나58797

2014.12.10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
18795

2013.3.11 2015.11.13인용 합계 7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5나32310

2015.12.1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
50010

2013.7.1 2016.8.25인용
피해자 1인당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을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6나
2064327

2016.9.7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조정)
2013머50479

2013.8.13
2015.12.30조정
하지 아니하는
결정

법원은 2차례에 걸쳐 기일을 지정했
는데 일본국은 출석하지 않고,또 법
원은 3차례에 걸쳐 응서의사 확인 서
면을 송부했는데 일본국은 해이그송
달협약 13조를 근거로 수령을 거부했
다.

서울중앙지법
(소송)
2016가합
505092

2016.1.28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
537074

2013.8.12 2015.6.26기각

한국정부의 조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헌법재판소 결정은 일정 기간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해결을 추구한
후 꼭 중재에 회부해야한다는 의무를
지게한 것이 아니고,중재 회부에 들
어가지 않는 한국정부의 부작위는 아
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2015나
2036271

2015.7.16 2016.1.14기각

대법원
2016다205847

2016.2.2
2016.5.2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
89049

2013.12.9 계류중

광주지법
2014가합1463

2014.2.27 2017.8.11인용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게 1억5000만
원,부상자에게 1억2000만 원,기타 피
해자에게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
용.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9863

2014.4.7 2016.11.23인용 1인당 １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6나
2084567

2016.12.13 계류중

서울동부지법
2014카합
10095

2014.6.17 2015.2.17일부인용
34개 표현의 삭제를 명하고 ,접근・
취재 금지는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2015카합
10273
(가처분이의)

2015.9.30 계류중

후지코시

원고들은 12～14살 때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
장인 토야마 후지코시 공장에서 강제적으로 중노
동에 종사했다.원고들은 일본에서 국가와 후지코
시를 상대로 토야마 지법에 제소했다가 패소하
고,후지코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신일철 1차소송（K12사건）대법원판결 후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제소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들은 12～14살 때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
장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도덕공장에서 강제
적으로 중노동에 종사했다.원고들은 일본에서 국
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법에 제
소했다가 패소하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같
은 취지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1차소송（K8사건）대
법원판결 후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
구해서 제소했다.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소송
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유
족1명

김미경

장완익

김미경

장완익
K28 신일철 2차소송

야하타 제철
소・카마이시
제철소 전 징용
공 8명

신일철주금

K27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K26

전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피
해자 4명의 유
족14명

김강원

임선숙

김정호

정채웅

이상갑

임태호

김정희

정인기

김상훈

전 미쓰비시 히
로시마 징용공
13명의 유족72
명

일본국에 대해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하며 조정 신청했는데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했다.

일본국

최봉태

하성협

김미경

임재성

장완익

K33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
다.

임선숙 김정호

정채웅 이상갑

임태호 김정희

정인기 김상훈

피폭자손해배상청구 원폭피폭자79명 대한민국

2011.8.30. 피폭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K15
사건）후,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양자협의
개최를 반복해서 제의 하고 있는데,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아,문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은 일본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상,
한국정부는 외교 경로에 의한 해결에 고집하지
않고 청구권협정 3조에 규정된 중재에 회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31

전 징용공・유
족252명

미쓰비시중공업
스미토모 중기
계 공업
쇼와 전공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봉겸 최성욱

조규철 장영기

박병준 홍순혁

K32 유족회 집단소송（1차）

이춘희

최봉태

송해익

임성우

양상열

곽경화

최보람

나눔의 집 거주
전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 12
명

일본군"위안부"조정,소송K30

K29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징용공
2차소송

K34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소송
후지코시 근로
정신대 피해자
5명

후지코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미경

장완익

"제국의위안부" 출판등금지 및 접
근금지 가처분 사건

나눔의 집 거주
전"위안부"피해
자9명

박유하

외 1명

피고의 저서"제국의 위안부"중 "위안부"피해자와
대일본제국 군인은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 등의
기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서적의 출판금지（예비적으로 54개 표현 삭
제）및 저자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취재금지를 청구했다.

양승봉 홍장미

이상희 박갑주

김수정 정연순

백승헌 김진국

장완익 정연순

정재훈, 박민정

K35

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kokusai/humanrights_library/sengohosho/saibanrei_08.pdf
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kokusai/humanrights_library/sengohosho/saibanrei_09.pdf


서울동부지법
2014가합
104726

2014.6.17 2016.1.13인용
저자인 피고 박유하에 대해 원고 1인
당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출판
사 대표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법
2016나
2009351

2016.2.12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5317633
2015가합
577793(합의
부 이송 후)

2015.11.14
2016.9.21일부
인용

서울고법
2016나
2070582

2016.10.7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
11064

2015.4.21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
13718

2015.5.22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92707

2015.5.22 2017.3.16인용 1인당 １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6나21113

2017.4.5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86115

2015.5.22 2016.8.19인용 １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6나56389

2016.9.5 계류중

광주지법
2015가단
513249

2015.5.22 2017.8.8인용
피해자 1인당 １억2000만 원의 위자
료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2015.10.16
2016.7.21기각
（확정）

정부의 조치는 불충분하지만,의무에
위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기각
했다.

서울북부지법 2015.10.16 2016.8.31기각

원고들의 연령이나 피해 구제의 절박
성에 비추어 정부의 조치는 미비하지
만,외교교섭은 계속하고 있어,중재수
속에 이행하지 않다고 해도 불법행위
의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1 2016.5.27각하

행정소송법상,행정청에 특정의 의무
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
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2.29 2017.1.6기각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
한다고 해서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누36528

2017.1.26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55698

2016.3.17 2017.1.6인용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
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해서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4263

2016.1.23 계류중

K48 "한일위안부합의" 위헌 헌법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9명,사
망피해자 8명의
유족

정부는 "위안부합의"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실현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등 헌법상의 의무에 위배하고,피해자는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국가에서 외교적 보호
를 받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해서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253

2016.5.27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
552135

2016.8.30 2018.6.15기각

 "위안부합의"는 원고들의 일본에 대
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피고는 외교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합의를 불
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

K50 다이셀 가압류 청구
강제 징용 피해
자 유족 4명

다이셀세프티시
스템즈코리아

앞으로 피해자 1인당１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해서,1인당 1000 만원을 가압
류 신청했다.（피고는 일본 기업 다이셀의 한국
자회사）

권오영 대구지법 2016.9.9 계류중

K45
전 일본군"위안부" 유족 보상청구
소송

2010년에 사망
한 전 일본군"
위안부"의 유족
1명

대한민국여성가
족부장관

정부의 지원이 생존 피해자에 한정되고 있는 것
은 부당하다고 해서 보상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K46
한일 전화 수뇌회담에 관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민주사회를 위
한 번호사 모임

대통령비서실장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 2015.12.28.박대통
령과 아베수상이 전화회의를 했는데,그 때 아베
수상이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한일간의 재산・청
구권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라는 우리 나라 입장에는
변함없는데"라고 발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홈페
이지에서 발표했다.하지만 한국측 발표에는 이
부분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위 아베 발언
에 대해 박대통령이 회답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대통령비서실장이 비공개 결정을 했
으므로 취소를 청구했다.

방서은

K47
"위안부 한일합의"관련문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소송 송기호 외교부장관

K44 피폭자 손해배상청구(2차②）
원폭피폭자 141
명

대한민국 K31사건와 같음 최봉태

K49
전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 일본군 "위
안부" 12명

대한민국

 "위안부합의"는 2011.8.30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적한  위헌상태를 영속화하는 것이라고 해서,
생존 피해자 1인당 １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
다.

원폭피폭자 230
명

대한민국 K31사건와 같음 최봉태

홍장미

양승봉

장영기

박병준

홍순혁

K38 유족회 집단 소송（2차）
전 징용공 등
667명

일본기업 69사
※주1）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회장 최상
용)에 의한 집단 소송.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
자료를 청구했다.

K36 "제국의위안부"명예 훼손 사건
나눔의 집 거주
전"위안부"피해
자9명

박유하

외 1명

K35사건 가처분 결정 전에 반매된 이 사건 서적
에 대해 저자외 출판사 대표자에 대해 원고 1인
당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억2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민K37 히타치 조선

"민주사회를 위한 번호사 모임"이 위안부 한일합
의에 있어서 양국이 발표문에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강제연
행의 사실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성노예""일
본군위안부"등의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의 공
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청구했다.

노주희

K39 유족회 집단 소송（3차）
전 징용공 등
87명

일본기업 17사
※주2）

위와 같음

장영기

박병준

홍순혁

K42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3차
소송

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2명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1인당 1억536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
다. 김정희

K40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3차소송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장완익

김미경

후지코시 근로
정신대 피해자1
명

후지코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장완익

김미경

K41 신일철 3차 소송
전 징용공 1명
의 유족 3명

신일철주금

히타치 조선(日立造船) 소송
히타치 조선 전
징용공 1명

K43 피폭자 손해배상청구(2차①）

https://dl.dropboxusercontent.com/u/53996632/%E6%88%A6%E5%BE%8C%E8%A3%9C%E5%84%9F%E8%A3%81%E5%88%A4%E7%B7%8F%E8%A6%A7/%E5%88%A4%E6%B1%BA%E5%8E%9F%E6%9C%AC/%E6%9C%B4%E8%A3%95%E6%B2%B3%E4%B8%80%E5%AF%A9%E5%88%A4%E6%B1%BA.pdf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
580239

2016.12.28 계류중

k52 원폭피해자 정정 원폭피해자5명

미국정부, 한국
정부,
듀폰(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보잉(The
Boeing
Company),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
Corporation)

원폭 투하 행위가 위법행위고, 미국이 이에 국가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것
미국이 원폭 투하에 의한 피폭자에 대한 관련 정
보 및 자료를 공개하고 사죄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협의를 이행할 것
한·미 정부, 원폭 관련 기업체들이 한국인 피폭
자 실태 진상조사에 협력할 것
피해회복 재단을 만들고,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봉태
외28명

대구지법→서
울중앙지법
(이송)

2017.8.3 계류중

대구지법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송.이
법원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만 정정제
기를 통지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거
부. 정정은 성립되지 않았다.앞으로
소송 절차에 이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2017.8.14 계류중

주1 피고기업은 다음과 같다. 폭

주2 피고기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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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1 일본군「위안부」손해배상소송

일본군「위안
부」생존피해자
11명,사망피해
자5명의 유족

일본국

일본국에 대해 피해자 1인당 2억 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이탈리아 대법원 치비테라사건 판결
을 인용해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범에
위배하는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국가는
외국의 민사제판권에 따르지 않다는 국제관습법
상의 원칙）가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상희

외 20여명

K53
 한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불 환수
및 1억 보상 청구  소송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1명,사망
피해자5명의 유
족

대한민국졍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을 통해 지급된 청구권
자금을 환수하고 각 징용피해자와 유족 9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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